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의의: 

주민조례발안 제도 등 주민주권구현을 중심으로
지방의정
브  리  프

김찬동(충남대 행정학부 교수)

V
o

l.7
 2

0
2

1
. 0

3
.

제7호

1. 서론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 신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주민주권구현의 제도적 수단으로서 주민들이 조례발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할 수 있도록 혁신하였음. 이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에게 직접 조례발안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제도이기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강화되었고, 제1조 목적조항에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며,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함. 구 지방자치법과 비교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자치법 전부개정이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됨  

2) 주민주권성 구현 수단 

-�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주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단체자치의 패러다임에서는 주민이 직접 조례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주민이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지역적 사무를 능동적으로 직접 지방의회에 발안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주요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부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임. 현재 주민조례발안법률(안)이 행정안전부

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구조를 보고자 함  

2. 주민조례발안법률(안)의 내용과 구조

1) 목적 

-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18세 이상의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전자적 방식으로 청

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

  

2) 청구요건 

- 청구권자들의 연대서명으로 청구

- 주민조례청구요건 : 도시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요건 정함



<표 1>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주민조례청구권자 비율 및 인원수 

지방자치단체 규모

특별시 및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시나 도

4만명 이상

(서울시 48,500 / 경기도 67,350명 이상)

청구권자 인원수(실제사례)청구권자(비율)

1/200

(0.005)

인구 800만명 미만의 광역시·도 /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

53,333명 이상 / 4,500 1)  6,666명 이상)

(울산시 2) 7,553명-부산시 22,585명 이상)

1/150

(0.0067)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5천명 - 1만명이상

(포항시 5,065명 - 성남시 9,427명)

1/100

(0.01)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1,428명 - 7,142명이상

(보령시 4) 1,442명- 시흥시 6,791명)

1/70

(0.014)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1,000명 - 2,000명 이상

(의성군 5) 1002명 - 완주군 1,971명)

1/50

(0.02)

인구 5만명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2,500명 이상 

(울릉군 6) 437명 - 옥천군 2,495명)

1/20

(0.05)

3) 청구절차 

-�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선정된 대표자가 ‘청구서와 주민청구조례안’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

-� �지방의회의장은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전자 서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주소

와 전자서명방법 및 취소방법’을 공표함 

-�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함(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연월일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함->지방의회의장은 위임신고증을 발급함 7))

-� 대표자는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 8)

- 지방의회의장은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이의신청 관리 

- 지방의회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혹은 각하 9)

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75,137명(2021.02월 현재)를 적용

2) 울산광역시 인구 1,132,953명 적용, 부산광역시 3,387,761명 적용

3) 포항시 인구 506,494명, 성남시 인구 942,649명을 적용함(2020년 1월 현재) 

4) 보령시 인구100,922명, 시흥시 인구 475,396명을 적용함(2020년1월 현재)

5) 의성군 50,082명, 완주군 98,528명 적용(2020년1월 현재)

6) 울릉군 8,702명, 옥천군 49,898명 적용(2020년1월 현재) 

7)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 

    전자서명요청기간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6개월이내이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함

8) 청구인명부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또는 체류지), 서명연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함(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는 

     앞의 4가지 사항을 적은 것으로 봄

9)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하고 의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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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조례발안법률(안)의 의의와 개선방안

1) 주민조례‘청구’에서 주민조례‘발안’으로 주민주권성 강화 

- �주민조례발안과 관련하여 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제17조 1항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에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였음

-� �주민조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구 지방자치법에서 제15조부터 제15조의 2를 통하여 주민

청구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사결정하거나 수정하여, 주민청구조례를 지방

의회에 부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여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지방의회에 조례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주권구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2) 주민조례발안청구권자의 비율의 적절성 문제 

-� �의성군(50,082명)과 옥천군(49,898명)의 경우 군 전체의 인구가 130명 차이에 불과한데, 주민조례발안청구권자의 실제 인원

수는 인구가 적은 옥천군이 오히려 1,493명이나 더 서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함  

-� �이러한 현상은 청구권자 비율이 달라지는 경계선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보령시와 완주군의 경우도 

인구수는 2,394명의 차이에 불과한데, 인구수가 적은 완주군이 오히려 청구권자의 수 529명을 더 모아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 포항시와 시흥시의 경우에도 인구수가 적은 시흥시가 오히려 청구권자의 수가 1,726명이나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짐 

-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의 구간차이는 160배인데 비해, 청구권자의 비율은 10배에 

불과하여, 인구규모가 작아질수록 청구권자의 모집 부담을 가중시키게 하는 구조에서 발생함 

3)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제도설계 필요 

- �주민조례발안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법률적 제도로 새롭게 도입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주민들이 참여하여 발안하기에는 규모가 큼. 즉 인구 16,759명의 경북 영양군의 경우, 829명이 서명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주민조례발안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구보다 더 작은 근린생활권역인 통리단위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합의하여 조례

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주민조례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세부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